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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요약

 본 연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짜뉴스(Fake News)로 볼 것인가에 대해 여전히 다른 기준과 관점을 가지

고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Les propositions de loi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사례를 통해 수시로 등장하는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국내언론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

는 것에서 시작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시대에 언론은 무엇이고, 뉴스는 무엇이며, 

기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갈수록 어렵다. 이번 연구에서 살펴 본 가짜뉴스의 오랜 역사와 확산배경을 검

토하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과 범위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하나의 잣대로 재단하거나 처벌하

거나 규제하거나 통제하거나 판단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법이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관점에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온라

인(On-line) 공간은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확산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독제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

다. 결국 양질의 ‘진짜뉴스’가 보다 많이 쏟아질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면서,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다양한 뉴스 간에 균형 잡힌 경쟁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신뢰성 있는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대응만이 인간의 역사와 함께 오래 지속되고 있는 가짜뉴스의 피해에 대

한 대안일 것이다. 

표제어: 가짜뉴스, 정보조작대처법,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온라인 표현의 자유, 

접수일(2022년 8월 15일), 수정일(1차: 2022년 9월 16일), 게재확정일 (2022년 9월 23일)
* 한라대학교 영상커뮤니케이션학부 조교수, sunhye.kwak@halla.ac.kr
** 한라대학교 영상커뮤니케이션학부 조교수,  leesw@halla.ac.kr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https://doi.org/10.18807/jsrs.2022.12.3.144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대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에 대한 고찰: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을 중심으로

- 145 -

1. 서론

가짜뉴스는 21세기에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

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응의 

과정에서도 방역에 혼란을 가져오는 등 전 세계

적으로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지금은 해외

에 생산 거점을 두거나 서버를 만드는 형식으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검은 비즈니스의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단위나 

유럽연합과 같은 국가공동체 차원의 대책이 촉

구될 만큼 그 피해는 심각하다. 

그런데 이러한 가짜뉴스의 역사는 인류 역사

의 시작만큼이나 오래 되었고, 인류역사와 늘 

함께하였다.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합성과 같은 

조작이 더욱 용이해지고,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미디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

하 SNS) 등을 통한 빠른 전파력 때문에 그 영향

력과 피해가 증대되었을 뿐이다. 

2018년 1월, EU의 집행위원회는 HLEG(the 

High Level Expert Group)라는 고위전문가자문

기구를 만들어 가짜뉴스와 온라인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면서, HLEG가 발행한 

보고서(2018)에 따라 어떤 형식으로든 공적이고 

사적 ‘검열’의 방식은 지양되어야 함을 강조

했다. 말레이시아 의회는 2018년 8월, 정부가 허

위뉴스를 작성하거나 유포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세계 최초의 가짜뉴스 처벌법”

이 언론을 탄압한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2018년 11월, 프랑스 상원에 의해 2번 연속 

거부됐던 법안들이 긴 진통 끝에 프랑스 하원이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진 ‘정보조작대처법(Les 

propositions de loi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은 선거기간 동안 투표의 진정성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정보가 고의로, 대

량으로 유포된 경우, 판사가 명령으로 이를 중

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선거

에 있어 유권자의 의사형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사법부의 판단으로 허위정보

의 유포를 중지시키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마저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

세다(Min-Jeong, Kim., 2018). 

국내언론은 독일에 이어 프랑스 정보조작대

처법 사례를 중심으로‘유럽의 가짜뉴스 규제

법’, ‘유럽의 가짜뉴스 퇴치법’등의 가짜뉴

스 규제에 대한 보도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는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의 성격을 잘못 전달하거

나 좀 더 숙의가 필요한 내용을 단순화시키거나 

한국의 현 규제상황과 제대로 비교하지 않은 단

순보도가 많았다. 가짜뉴스 규제와 관련 해외사

례를 참고로 할 때에는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

라도 정확한 사실전달과 국내의 상황에 대한 분

석은 물론이고, 가짜뉴스에 대한 충분한 맥락과 

배경설명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가짜뉴스의 역사, 가짜뉴스의 개념

과 범위, 확산 배경을 고찰하고, 프랑스의 ‘정

보조작대처법’의 내용들을 검토해, 이를 둘러

싼 주요 논란과 쟁점들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언

론이 말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한계

를 파악하고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가짜뉴스의 역사

사실 가짜뉴스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역사

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Bendall & 

Robertson(2018)은 가짜정보 확산이 최근 일어나

는 현상이 아니라 마키아벨리의 권모술수, 20세

기 PR, 세계대전에서 심리전, 미디어 왜곡 등 

오랜 시간 권력자에 의해 이뤄진 역사성을 띤다

고 설명한다. 거슬러 올라가 3,500여 년 전, 모

세에 의해 기록된 성서 첫 장 ‘창세기’에 의

하면, 최초의 인간 ‘아담’의 타락은‘사탄



서비스연구, 제12권 제3호, 2022. 9

- 146 -

(Satan)’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

와에게 전달된 사탄의 이야기는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민’ 그야말로 가짜뉴스였다. 성서에 

의하면, 그 폐해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 지

속된다. 

국내에서도 신라 진평왕 때 백제 무왕이 지

은 ‘서동요’는 선화공주와 결혼하기 위해 거

짓으로 만든 가짜뉴스였다.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사건도 일본 내무성의 경

찰 통신망을 통해 퍼진 가짜뉴스에서 비롯되었

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가짜뉴스가 보여준 

파급력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페이스북에 

가장 많이 공유된 기사 5개 중 4개가 가짜뉴스

였다. 가짜뉴스에 대한 공유나 댓글은 각각 96

만 건, 79만 건에 달했다. 

어쩌면 ‘뉴스’라는 개념이 탄생하는 순간 

가짜뉴스 역시 함께 탄생했는지 모른다. 뉴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도 가짜뉴스의 폭발적인 

증가와 궤를 같이한다. 인쇄술의 등장으로 뉴스

가 널리 전파되기 시작했고, 가짜뉴스도 넘쳐났

다. 그 당시에는 언론의 윤리라든가 객관성이라

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고, 어떤 뉴스가 가짜

이고, 진짜인지 구분하는 일조차 쉬운 일이 아

니었다. 언론의 역사에서 객관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20세기 후반의 일이다. 가짜뉴스가 

어떤 사실을 믿게 할 의지가 있다면, 가짜뉴스

에 의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자극들은 점점 더 

실체적 이미지로 굳어지는 것이 문제다. 

3.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논의

가짜뉴스의 사회적 논란이 커져가지만, 가짜

뉴스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Jung-Yoon, 

Se-Hoon, 2018; Ahran, 2019). 가짜뉴스는 허위보

도나 하위정보, 날조보도, 오보, 의도된 가짜정

보, 협의의 페이크, 가짜정보, 잘못된 정보와 유

사하게 활용되기도 하고, 풍자적 뉴스, 지라시, 

프로파간다, 유언비어, 괴담, 루머, 풍자 등 넓은 

스펙트럼 안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가

짜뉴스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좁히지 못하면 비

생산적인 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가짜(fake)라는 용어는 복제(copy), 위조

(forgery), 변조(counterfeit), 모조(inauthentic)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Andrea, 2016). 

최근에 논의되는 가짜뉴스의 통념적인 개념은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을 통해 유통되고 소비되는 

‘불확실한 사실’ 또는 ‘허위정보’의 범주에

서 다뤄진다. 목적과 의도를 가짜뉴스의 요건으

로 삼는다면,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갖고 의

도적으로 조작한 내용을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하고자 만든 뉴스 형태의 

내용물”(Jae-Gook, 2018)이라는 정의도 가능하

다. 

최근 연구자들은 가짜뉴스를 형식의 모방 정

도와 함께 뉴스 내용의 진실성, 목적의 의도성

이 존재하는지를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

다. Jung-Yoon과 Se-Hoon(2018)은 가짜뉴스를 사

실과 다른 정보라는 측면에서 실제 뉴스와 유사

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Chang-geun(2017)도 가짜뉴스

를 “뉴스의 형식을 빌려 검증된 사실인 것처럼 

포장된 거짓 정보”로 정의한다. 

Yong-seok(2017)은 ‘잘못된 정보’와 ‘의도된 

가짜정보’구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가짜뉴스

가 애초에 누군가를 속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

가, 의도성은 없었으나 잘못 확인한 정보인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Sae-Wook 등(2017)도 

언론사의 오보는 기사 작성자가 진실이라고 믿

는 사인을 전달함에 있어 정확한 사실을 인지하

지 못해서 빚어진 실수 또는 잘못이기에 기만할 

목적이 없으면 가짜뉴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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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짜뉴스의 목적성과 의도성이 개념 

요소일 경우 가짜뉴스의 범위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시 말해, 고의이든 과

실이든 허위사실이라면 모두 가짜뉴스로 간주함

으로써 가짜뉴스 규제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타

당하다는 것이다(Sung-Oak, 2018). 허위사실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처럼 꾸민 것, 객관적 사

실은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날조한 것을 지칭한

다. 그러나 법 적용의 차원에서 바라볼 때, ‘허

위사실’이라는 것이 항상 명백한 개념으로 판

단되는 것은 아니다(Gap-Un, 2017). 

더 나아가 가짜뉴스라는 용어 자체에 반대하

는 주장도 있다(Jong-seob, 2017). 가짜 냉장고, 

가짜 아파트가 없는 것처럼 가짜뉴스는 존재론

적으로 개념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뉴스가 

진짜와 가짜로 구별되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뉴스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

이며, 가짜뉴스라는 표현은 이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적 행위라는 지적이다. 뉴스는 언론사가 발

행하는 순간에 완성되는 정적이고 독점적인 콘

텐츠가 아니라 독자·시청자·청취자·인터넷 

방문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이용자들이 개입하면

서 수정되고 발전하는 동적 형태의 콘텐츠이며, 

뉴스라는 행위 자체를 하나의 과정(process)으로 

바라보는 견해다. 

한편, 2018년 이후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

를 구분하는 해외사례가 소개되면서(Sun-Ho, 

2018; Ahran, 2019 등), 가짜뉴스라는 용어 자체

를 폐기하자는 주장(Min-Jeong, Kim., 2019), 가

짜뉴스를 대신할 용어로 오정보(misinformation)

와 허위조작정보를 구분하여 사용하자는 논의

(Min-Jeong, Kim., 2019) 등이 진행되었다. 여기

서 오정보는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생산된 것은 아닌 반면, 허위조

작정보(disinformation)는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

을 뿐만 아니라 특정인, 특정 단체, 혹은 특정 

국가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일부러 만들어진 것

을 말한다(Min-Jeong, Kim., 2019; Wardle & 

Derakhshan, 2017).

현재 가짜뉴스와 관련된 논의는 의사표현의 

자유, 자율규제, 언론, 미디어 리터러시, 팩트체

크 등과 함께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가짜뉴

스를 규제의 대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가

짜뉴스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살펴

봐야 한다. Klein & Wueller(2017)는 ‘가짜뉴스

에 대한 법률적 관점(fake news: a legal 

perspective)’이라는 연구에서 가짜뉴스의 법적 

기준으로 의도된 허위성(falsity)과 뉴스의 형식

성(formality)을 제안했다(Wansoo, 2018). 실체적 

진실 여부와 뉴스의 보편적 양식을 갖췄는지를 

가짜뉴스 판단 기준으로 꼽은 것이다. 

Euisun(2018)도 가짜뉴스가 법적 규제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가지려면, 사실의 허위성 여부, 언론

사 보도로 오인될 정도의 뉴스 형식, 실질적 폐

혜 등의 3가지를 꼽았다. 

4. 가짜뉴스의 확산 배경

 4.1 기술 환경의 변화

가짜뉴스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가짜뉴스는 용어만으로 

보면 저널리즘 현상 같지만, 실제로는 소셜미디

어 환경에서 공유 및 댓글 숫자로 나타나는 일

종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현상이다. 이는 가짜뉴

스가 단순한 재미를 넘어 일종의 정치·사회적

지지 행동 또는 집단행동까지 발전할 가능성을 

드러낸다. 이런 흐름은 매체의 네트워크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다(Yong-seok, Oh-sung, 

2017). 

광범위성, 전파성 등 네트워크의 속성이 가짜

뉴스를 급속도로 전파시킨다. 레거시 미디어보

다는 SNS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매체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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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디지털화된 모든 정보는 이동성(mobility)과 

모듈성(modularity), 심층적 재조합 가능성(deep 

remixability) 등의 특성을 갖는다(Jae-Gook, 

2018). 

가짜뉴스가 대중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계

기는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의 등장 때문이다

(Jung-Yoon, Se-Hoon, 2018). Allcott & 

Gentzkow(2017)는 가짜뉴스의 태생적 배경으로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꼽는다. 허위정보는 대부

분 소셜미디어, 팟캐스팅 등 인터넷서비스를 통

해 확산되는 특징을 보인다(Euisun, 2018). 가짜

뉴스 접촉경로 76% 이상이 포털이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조사결과는 가짜뉴스가 새로운 기술환경인 소셜

플랫폼에서 주로 생산되어 전파된다는 점을 잘 

드러낸다(Il-Seok, Seong-Woo, Woon-Gab, 2018). 

가짜뉴스는 미디어의 기술변화에 따라 항간에 

떠도는 루머에 비해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

산되며, 시장질서나 사회질서를 혼란에 빠뜨리

기도 한다(Euisun, 2018). June-Woong(2017)도 최

근 유통 플랫폼 환경변화가 가짜뉴스를 확산시

키는 주된 원인이라 지적한다. Yong-seok(2017)

은 가짜뉴스는 소셜 미디어라는 기술 환경에서 

등장한 ‘정치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듯 누구나 인터넷, 

소셜미디어, 유튜브 등 다양해진 미디어 플랫폼

과 발달된 기술을 통해 거짓을 진짜처럼 조작하

는 것은 물론 이를 빠르게 확산하는 것이 가능

해진 것이다. 미디어 기술의 변화가 뉴스의 진

실과 허위 구분을 점점 어렵게 하고, 이 과정에 

가짜뉴스가 대량으로 생산, 유포되고 있는 것이

다. 

문제는 가짜뉴스가 단순한 흥미나 오락의 수

단으로 쓰일 때는 휘발성 높은 콘텐츠에 불과하

지만, 특정 목적을 위해 진짜로 둔갑하는 순간 

사회적 위험거리로 발전하게 된다. 여기에는 단

순한 오보나 패러디, 풍자, 과장보도와 같이 

‘사실일수도’ 또는 ‘재미로’라는 가정이나 

전제가 없기 때문이다(Hong-Kyu, 2017). 

4.2 언론의 상업주의와 생태학적 현상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또 다른 배경은 언론의 

상업주의이다. 미국 역시 구글과 페이스북이 새

로운 뉴스 시장의 지배자로 부각되고 있고, 나

라마다 양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존 언론사의 

유통망 지배력 상실은 공통적이다(Jae-Gook, 

2018). 인터넷상의 각종 네트워크가 뉴스 유통의 

중심이 되면서 소규모 언론사와 개인이 상업적 

목적과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가짜뉴스를 유통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가짜뉴스는 미디어 기술 변화만으로는 설명

할 수 없고,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나 

경제와 같은 생태학적 현상의 관점에서 들여다

봐야 한다(Wansoo, 2018; Yong-seok, 2017). 가짜

뉴스는 불확실성이 높은 정치사회적·경제적 환

경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뉴스풍자, 뉴스패러

디, 정치풍자, 사진조작, 프로파간다와 같은 허

위뉴스는 집단 간 불신과 신뢰수준이 낮은 사회

에서 더 활성화된다는 연구(Wansoo, Jaeyoung, 

2015)도 있다. 

가짜뉴스를 정치적,·경제적 목적으로 뉴스형

식을 차용해 만들어낸 허위 또는 거짓정보로 정

의(Sae-Wook, Se-Hoon, Ahran, 2017)하거나 상업

적이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타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담긴 정보(Yong-seok, Oh-sung, 2017)로 

정의하는 것도 가짜뉴스를 그 사회의 정치·경

제와 떼어놓고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다. Yong-seok(2017)은 가짜뉴스가 특정집단에 

유리한(불리한) 정치경제적 지지(반대)나 행동,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는 매개역할을 한다고 설명

한다. 

국내에서 진보와 보수집단 간에 벌어지는 이

념적 대립과 극단적인 갈등은 가짜뉴스 증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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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가짜뉴

스 시비는 상당 부분 사실성의 여부가 아니라 

정파성이나 이념성을 앞세우면서 발생한다

(Gyu-Jae, 2018).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맞는 정

보는 사실로,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맞지 않는 

정보는 허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Wansoo, 

2018). 자신이 지지하는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는 

보다 쉽게 가짜뉴스로 치부해버리는 셈이다. 

이렇듯 언론의 상업화와 정파성의 강화로 언

론은 그들이 권력과 갖는 관계나 상업주의에 따

라 뉴스를 보도함으로써 여론의 양극화에 기여

하는 양상을 보인다(Bharat, 2017). 상업주의적인 

언론환경 역시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확산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4.3 확증편향과 여과거품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배경의 하나로 소셜미

디어의 특징과 함께 뉴스소비자의 성향 즉, 자

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기억하는 ‘확증편향

(Confirmation bias)’과 구글 검색이나 페이스북 

뉴스피드의 ‘알고리즘’ 문제도 자주 거론된

다. 소셜미디어의 개인 맞춤형서비스로 발생하

는 ‘여과거품(filter bubble)’의 결과 에코 챔

버(echo chamber) 즉, 유사한 소리만 울리는 방

에 갇히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사

회는 자신이 믿고 싶은 내용만 선택적으로 받아

들이는 확증편향 현상이 널리 퍼져 있다

(Gyu-Jae, 2018). 정치이념에 따른 양극화 속에

서 사람들은 확증편향과 ‘선택적인 노출

(selective disclosure)’경향을 더 보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 가짜뉴스가 증폭되는 것이다(Spohr, 

2017). 

또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맞춤형 정보에 

의해 필터링된 정보만을 접하게 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편견이 강화되는 여과 거품이라는 부

작용이 생기고 있다(Pariser, 2012). 즉, 자신의 

주장과 맞는 정보만 따라 다니는 확증편향과 

‘여과거품’현상이 결합하면서 가짜뉴스는 더

욱 확산되는 추세이다.  

5.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 

5.1 정보조작대처법의 입법배경

 

프랑스에서는 형법을 비롯하여 언론의 자유

에 관한 법률, 선거법을 근거로 가짜뉴스를 객

체로 하는 특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

만, 국가의 중요한 현안에 대한 가짜뉴스의 위

력과 그것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초

래한 폐해를 경험하면서(Jungnyum, 2021) 정보조

작대처법을 신설하기에 이르렀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가짜뉴스로 인하여 빚어

진 문제들이 2017년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극도

로 심각하게 대두되었는데, 특히 당시 여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마크롱’을 표적으로 가짜뉴

스가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한편, 일부는 외국 

언론매체에 의해 생산되는 등의 상황 속에서 당

시 프랑스 법률이 이러한 문제를 규제하는데 제

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Jungnyum, 

2021).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

법은 기존의 선거법전(Code éectoral)과 정보통

신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률(제86-1067

호)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이다(Seung-Pil, 2020). 

공권력 확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음에도 프랑스가 입법한 배경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 프랑스 내 다수파인 마크롱의

‘전진하는 공화국’과 ‘민주노동당’의 중도

연합은 정보의 투명성 강화와 가짜뉴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허위정보 규제법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하원을 통해 이 법안을 통

과시켰다(Rees, 2018; Min-Jeong, J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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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정보조작대처법의 특징과 시사점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은 법조항의 효력범

위에 따라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선거일

을 기준으로 특정기간을 제한하여 가짜뉴스로부

터 빚어지는 문제에 엄격히 대응하고자 하는 내

용을 명시하면서, 시청각 최고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이하 CSA)로 하여금 

외국의 또는 외국정부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는 

방송 통신매체들이 행하는 가짜뉴스 유포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Jungnyum, 2021). 

또한 이 법의 규제대상은 이미 존재하고 있

는 허위정보 대처에 관한 통상법을 강화해서 선

거캠페인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선거기간 동

안 인터넷과 SNS 등에서 정보를 왜곡하는 행위

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허위정보의 유통과 확

산을 판사가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

제대상은 선거기간 중에 발생하는 허위정보를 

이용해 선거를 방해 또는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

정보, 언론이 보도여부와 관계없이 시사성이 있

는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Min-Jeong, 

Kim., 2019; Min-Jeong, Jin., 2018).

그러나 프랑스의 좌·우파 정치세력과 대다
수 언론사와 언론학자, 미디어 관련 단체들은 
이 법안이 적용이 불가능하고, 모호하고 비효율
적이며,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
고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Min-Jeong, 
Jin., 2018). 이 법을 둘러싼 프랑스 내에서의 논
쟁과 논란은 가짜뉴스 규제에 고심하고 있는 우
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 크다. 정보조작대처
법 관련 여러 문헌들(NextInpact, 2018; Le 
Monde, 2018; Le Nouvel Observateur, 2018; 
Rees, 2018)에서 드러나는 주요 논란을 다시 정
리해보면, 다음의 <Tab. 1-1>과 같다. 6.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

 

6.1 입법 논의의 한계 

쟁점 주요 내용

1.. 허위정보 

정의의 모호

성

§ ‘허위정보’라는 용어의 광범

위한 정의, 적용의 모호성

§ 검열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의 

부재로 인해 ‘표현의 자유’

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  

2. 허위정보

에 대한 판사

의 전문성

§ 허위정보가 공표된 경우, 허위

정보와 관련해 판사는 48시간 

안에 정보의 진실성 여부를 판

단하여야 함 (판사의 전문성에 

회의 )

3. CSA(시청

각감독위원

회)의 권한의 

문제

§ 법안은 CSA에 새로운 권한, 즉, 

“외국국가에 의해 통제되거나 

외국국가의 영향 하에 있는” 

TV방송이 프랑스국가의 근본적

인 이해를 침해하는 경우, 이들

의 중계를 중단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

나, 권한 자체가 모호하고 “영

향력”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명시돼 있지 않음

§ 국가 간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

킬 여지가 있음

4. ‘정보와 

플랫폼의 투

명성에 대한 

의무’ 문제

§ 검열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

어 ‘표현의 자유’를 위협 

§ 자유보장의 기존 법률과 상충 

5. 이미 존재

하는 허위정

보 관련법과

의 문제

§ 이미 존재하는 관련 법안의 

‘허위정보’, ‘가짜뉴스’에 

대한 대처 가능성

Tab. 1-1.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에서 쟁점이 
되는 논란에 대한 정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대 가짜뉴스의 법적 규제에 대한 고찰: 프랑스 정보조작대처법을 중심으로

- 151 -

가짜뉴스를 통해 사회적 논란이 증대하고 부

정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이 상당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근거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그런데 입법적으로 가짜뉴스로부터 빚

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거들

을 마련하려면, 우선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 

Min-Jeong, Kim(2019)은 국내의 경우, 이미 정보

통신망법을 통해 9가지 유형의 불법정보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및 후보자비방죄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추가적

인 입법 필요성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의 중요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The 

freedom of expression)’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명확성의 원칙이 필수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1인미디어처럼 누구나 뉴스를 생산, 유통

하는 상황에서 언론보도의 형식이나 외양을 기

존 언론사 기준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기

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규제하지 않아야 할 표현

까지 규제하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날 개연

성이 충분하다(Sung-Ki, 2018).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적 논의는 뉴스를 사실의 거짓과 참이라는 

이분법적 기준에 따라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접

근하게 된다는 한계도 지닌다(Wansoo, 2018). 

가짜뉴스에 대한 국내 법률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언론보도’라는 개념의 모호성도 자주 

지적된다. 언론보도는 일반적으로 언론이 보도

한 뉴스로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언론’

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즉, 가짜뉴스에서 언론보도라는 요건 자체가 법

률적으로도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Sung-Ki, 2018).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기존의 정

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독자적

인 제정법으로서 가짜뉴스를 다룬 것은 두 개이

다. 하나는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짜뉴스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률안이며, 다른 하나

가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짜정보 유통방

지에 관한 법률안이다. 전자가 조직법적 측면에

서의 접근이라면 후자는 행위규제에 해당한다는 

차이가 있고, 제출된 각 법안들은 나름의 구성

요건으로서 개념적 표지를 제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Seung-Pil, 2020). 두 개의 법안에서 

제시하는 가짜뉴스의 요소는 목적으로서의 특정

한 이익, 내용으로서의 허구 그리고 수단으로의 

언론 또는 언론의 형식을 담고 있다.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안(Gwang-On, 2018)에서는 

가짜정보를 “정부기관 등에서 명백하게 그 내

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보”라고 정의

하고 있으며, 가짜뉴스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

영에 관한 법률안(Hyo-Sang, 2018) 제23조 제1호

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

익을 위하여 신문․인터넷신문․방송 또는 정보통

신망에서 생산된 거짓 또는 왜곡된 내용의 정보

로서 언론보도 또는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따르면, 인터넷을 

도구로 하여 가짜뉴스를 작성한 자가 누군가를 

모욕하거나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한 때에는 작성자에게 형법 제307조(명예훼

손)와 제311조(모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를 적

용할 수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가해자와 피

해자가 특정되고, 피해결과가 명확히 드러난 때

에 비로소 가능하다. 그런데 인터넷에 처음 가

짜뉴스를 작성한 자와 그것을 유표한 자, 유표

된 것을 읽고 다른 자에게 재전달한 자 등의 관

계가 실시간 연속적으로 순환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를 어떻게 가해자와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

을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소셜네트워크 시대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정보들이 인터넷상에서 돌고 도는 상황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이로 인해 가짜뉴스와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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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뉴스 사이의 구별을 더욱 모호하게 만

들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가짜뉴스의 확산은 상당부분 아

주 공격적이고, 인권  침해적이며, 혐오적인 경

향이 강하다는 현상 속에 놓여 있다. 그런데 문

제는 인터넷상에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의사형

성에 대한 거짓정보의 영향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도 없다(Jungnyum, 2018)는 한계가 있는 것이

다. 

6.2 가짜뉴스 규제와 표현의 자유

우리는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

는 절대적 진리에 대한 저마다의 인식, 결코 모

두가 동일할 수 없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통

제받지 않고, 표현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들은 다양성이

라는 가치 속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을 포용

하면서도 표현의 자유가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

고자 노력해왔다(Ju-Hyun, 2019).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은“모든 국

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

진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

열을 금지하고 있다. 즉,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 

전달되는 특정정보가 가짜뉴스인지 여부를 미리 

살피는 것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위

헌의 문제와 맞닥뜨리게 된다(Seung-Pil, 2020). 

7. 결론 

본 연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심각성

이 증대하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짜

뉴스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다른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시로 

등장하는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이번 

연구에서 살펴보건대, 가짜뉴스는 단순히 하나

의 잣대로 재단하거나 처벌하거나 규제하거나 

통제하거나 판단할 수 없음을 보여줬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표현 내용의 ‘허위성’을 기

준으로 한 가짜뉴스에 대한 법적 규제는 헌법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은 대부분 

자유 규제에 그치고 있으며, 공적이고 강제적인 

규제는 이미 많은 비판을 낳고 있다. 

사실이 아니더라도 취재 당시 기자가 진실이

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보도했을 경우 가짜뉴스로 봐서는 안 된다는 주

장도 있다(Sae-Wook, Se-Hoon, Ahran, 2017). 기

자가 사실로 인지하고 보도한 내용이 추후 잘못

된 것으로 판명된 ‘오보’는 가짜뉴스로 볼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언론이 보도를 통해 제기한 

의혹 자체를 가짜뉴스로 볼 수는 없다. 물론 무

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

기는 어렵다. 언론이 보도하는 내용의 상당 부

분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진실’이다

(Wansoo, 2018). 일부는 진짜이고, 일부는 가짜

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짜뉴스는 진실

성 못지않게 의도성이 중요하다. Allcott 와 

Gentzkow(2017)가 가짜뉴스를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으로 조작된 잘못된 뉴스 기사”로 정의

하는 것도 의도성을 갖고 실제 뉴스처럼 보이도

록 허위적으로 조작했는가 하는 지점이다. 

Min-Jeong, Kim(2019)도 가짜뉴스 대신 허위조작

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허

위조작정보는 법적규제대상으로 설정될 수 있는 

단일 실체가 아니라 각기 다른 종류의 해악을 

초래하는 다양한 유형의 표현물의 복합체임을 

인지함과 동시에 기술발전으로 인해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너무나도 쉽고, 빠르

고 광범위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디

지털 조작에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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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에 관한 언론보도를 살펴본 

Ju-Hyun(2019)의 연구에서도 가짜뉴스에 관한 언

론보도들은 “가짜뉴스가 특정 사람들에게 피해

와 상처를 주고 있으며, 터무니없는 사실로 사

회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까

지 왜곡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

다. 또한 그러한 이유로 해외에서도 이미 심각

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국이 해법을 찾고 있으

며, 우리도 그런 흐름에서 법적규제 등 가짜뉴

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한다는 문제

의식을 공유한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언론보도에서 지목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의 근거지로 지목되는 온라인 공간

은 이미 과거에 비해 많은 제약이 생겨났다. 

Kyungrag, Seon-Gi(2010)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

도했던 각종 인터넷 규제들이 청소년보호나 유

해사이트 차단 등의 취지를 넘어 비판적 콘텐츠 

자체를 차단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

을 지적한 바 있다. 인터넷실명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이미 

온라인 공간은 의견 표출에 제약이 많아진 것이

다(Ju-Hyun, 2019). 온라인 공간은 거짓 루머나 

허위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반된 담론 역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Allan,  

2006) 특징이 있다. 인터넷은 가짜뉴스를 양산하

는(incubator)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독제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Uscinski, 2017). 즉, 온라인

이라는 개방된 공론장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활발하게 논쟁을 벌이면서 

올바른 정보가 선택될 수 있다. 

지금은 누구나 뉴스를 손쉽게 만들어내고 간

편하게 유통할 수 있는 시대이다. 이러한 디지

털 시대에 언론은 무엇이고, 뉴스는 무엇이며, 

기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갈수록 기준이 애

매모호하고 어렵다. 그렇기에 가짜뉴스를 제도

적·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한가, 규제한

다면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나 기준도 쉽지 않은 것이

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켜

가기 위해 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표현의 자유

를 제한하는 것은 모순이다. 

현재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와 개념은 매우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이다. 이렇듯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과 범위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

짜뉴스 규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어떤 뉴스를 어느 누

가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판정할 것인

가? 결국 가짜뉴스를 통제의 대상으로 볼 수 있

는가, 통제를 한다면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

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지금까지 전 세계 다수

의 학자가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해 표현의 자

유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EU 집행위원회의 HLEG 보고서는 ①온라인 

뉴스의 투명성을 향상, ②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③이용자와 언론이 허위정보에 제동을 걸 수 있

는 장치 마련, ④뉴스 미디어 생태계의 다양성

과 지속성 보장, ⑤허위정보의 영향력과 조치에 

대한 지속적 연구장려를 가짜뉴스 대응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양질의 ‘진짜 뉴스’가 보다 많이 쏟

아질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면

서,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다양한 뉴스 간에 균

형 잡힌 경쟁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신뢰성 있

는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

록 하는 장기적인 대응만이 인간의 역사와 함께 

오래 지속되고 있는 가짜뉴스의 피해에 대한 대

안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가짜뉴스에 대한 뉴스리터러시 수준에 따라 수

용자의 신뢰와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

원적으로 접근할 필요성과 방향성을 가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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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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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This study began by pointing out the problem of domestic media reporting on ‘fake 
news’ regulations that frequently appear through the French ‘Les proposals de loi 
control de l'information’case, while still approaching with different standards and 

perspectives on where to see fake news. In the age of ‘social network services’, the 
answer to what the media is, what the news is, and who the reporter is increasingly 

difficult. While reviewing the long history and background of the spread of fake 
news examined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could not determine the concept 
and scope of fake news, punished, regulated, controlled, or judged simply by one 

standard. From the perspective of ‘freedom of expression’ set by the law, we have 
the authority  to express our opinions freely. In addition, ‘online’ space is a place 
where fake news is generated and spread, but at the same time, there is plenty of 

room to act as an antidote. In the end, the only alternative to the damage of 
long-term fake news will be to create a media environment that allows more 

high-quality "real news" to pour out, allowing us to develop our ability to judge 
reliable information through balanced competition among various news in the free 

market of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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